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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주제는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 국회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가 ‘대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이어오던 탈냉전 질서도 중대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며, 세계 각국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에 분주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과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가 경제와 민생은 물론,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 국가경쟁력인, 외교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질서 재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능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의장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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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국제무대의 제일선에서 글로벌 이슈를 

관리하신 경륜과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3.

국회의장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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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축 사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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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중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복합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 등 지금의 세계정세를 표현하는 많은 다양한 수사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위기’와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으로 상징되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AI를 비롯한 

과학기술 발달이 이끄는 4차산업 혁명과 양극화 심화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등은 전지구적 과제로서 기존 질서를 깨뜨리며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소위 BRICS 국가들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Martin Wolf)는 2008년 G20 1차 정상회담 관련 기사 

제목인 “Goodbye G7, hello G20”을 언급하며 G7이 세계를 운영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롭게 부상한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간의 패권경쟁은 세계질서 변동의 중요한 축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 반도체과학법 등을 추진하며 '반도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중의원연맹 회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13

경제 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적 대응 또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행보는 ‘국익’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미중 양국의 격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 

6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뒤 미중 양국의 입장입니다. 이어 7월 초에는 옐런 재무장관까지 

방중하며 대화를 통한 양국간 관계 개선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옐런 장관은 양국간 

안보 긴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양국간 기록적인 교역액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 확대를 위한 

‘충분한 여지’(ample room)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6,906억 달러, 지난해 미중 교역량입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1,53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전체 매출액의 7.6%(2022년)를 중국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을 

추구하는 것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합니다. 대외적으로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철저히 

현실을 기반으로 한 ‘국익중심’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뿐만이 아닙니다. 블링컨 

방중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한 “북･중･러와 외교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미일 공조,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외교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하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정치･경제･외교 모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외교 또한 국익 중심의 접근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와 중국은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했고,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47배, 투자 규모는 

48배 증가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며, 한국 또한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미일 편향 외교와 최근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자동차의 중국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늘어난 12.3만대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4년 만의 증가이고, 상반기 판매량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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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역시 다양한 외교를 통한 국익의 확대가 더 중요해진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의원연맹을 결성한 것은 의회와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소통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빚어진 한중간의 외교 갈등으로 중국 측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한중의원연맹의 방중 일정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이 때에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열리는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전환기에 

우리나라가 마주한 도전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의회외교 발전에 밑거름이 될 

고견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7. 13.

국회의원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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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축 사

외교부 장관 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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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조연설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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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전 재 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 론

김 한 정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 형 두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 정 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희 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성균중국연구소장

최 원 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이 정 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토론

21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김한정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20세기는 전쟁과 평화,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변주곡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평화와 번

영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향방이 새로운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미국 중심의 탈중

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냉전적 대립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국제 환경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디지털 강국입니다. K-컬쳐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한국의 이미지는 

급상승 중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세계 질서 변화를 간파하고 잘 대응해 나간다면 위기

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는 양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으로 점철된 전쟁의 시대였고 국제질

서 급변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 후반기에는 강대국 간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역설적으로 ‘긴 평화’의 기간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미국과 구소련 양대 핵 강국이 냉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공멸의 공포 즉,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증파괴)가 핵전쟁

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핵무기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

니다.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위협, 이란의 핵 개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 사용 위협, 심지

어 한국에서 독자 핵 개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핵 능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탈

냉전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말 시작된 냉전 해체의 신질서는 미국 우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였습니다. 구소련

과 동유럽의 붕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승리였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

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체할 더 이상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

니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된 지구가 교역과 교

류를 극대화해 인류를 공동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우세했습니다. 중국의 개방과 

글로벌 시장 참여 확대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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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2로서의 중국 부상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중 갈등

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해진 중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

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강대국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

다. 이제 중국 위협론은 워싱턴의 지배 담론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덩샤

오핑의 중국은 흑묘백묘(黑猫白猫)와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자강론이었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

오의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爲)와 화평굴기(和平崛起)였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다릅니다.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구했습니다. “충

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 협력 공영하자”는 좋은 말입니다만 미국은 수용하

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우세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중국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 

재균형(Re balancing)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견제는 미국의 민주당･공화당 정권을 가

리지 않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첨단 반도체 수출금지와 공급망의 탈중국

은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동맹국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

의 일대일로 확장을 견제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주의 가치 연대를 내세우면서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빚어낸 불안정성은 신냉전 안보 갈등을 심화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후퇴시

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극한 대치와 북한의 도발 억제 과정에서의 군사 

충돌은 동북아에 그치지 않는 글로벌 위기로 비화될 것입니다. 미국도 ‘America First’라는 

자국중심주의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술과 수출 시장을 크게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점

점 불리한 대외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2. 방황하는 대한민국 국가전략

대한민국에 정립된 국가전략이 있습니까? 국가전략이 정권이 바뀌면 거의 180도 뒤집힌다

면 그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대북 전략이 그렇고 대미 대중 전략이 그렇고 대외 경제전략도 모

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 안보론이 강조되면서 안보적 고려가 우리의 경제 국익과 충

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난제가 앞에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

국 내 생산과 설비 투자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보조금에서 한

국산 자동차에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 같은 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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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향방은 우리 국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맹 강화와 대미 추종은 우리 안보와 경제에 새로운 위험을 불러오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동맹이 북의 위협을 억지할 수는 있겠지만 북핵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

화 체제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미 추종이 대중국 결연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균형보다 쏠림이 심하고 조화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책 운용은 결과적으로 장기적 국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반발은 우리 경제에 심

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망도 전략도 부재한 속에서 대북한 강경일변도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넘어 자칫 통제 불능의 안보 위기 사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

다. 한국은 교역규모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섰고,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에

서 유럽의 주요 국가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국방력도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됩니다. K-

컬쳐, K-브랜드가 국제적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미주와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전역에서 한국의 문화와 상품들이 호응받고 있는 것은 K-컬쳐가 보편성을 획득해 가

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외교는 미국과 일본에 치중해 있습니다. 대중 관계

에 소홀합니다. 유럽과 신남방 협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진영대결로 인한 국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보수-진보 갈등과 대립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

니다.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냉전

적 이념 프레임으로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폄하하고, 심지어 대북 선제타격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접근은 전략적 접근과 거리가 멉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 문

제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책임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대미 일변도 외교는 중국

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중관계 악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니라 리스크 감소(de-risk)의 방향으로 중국 정

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도 이익 불균형이 심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

습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부르는 정책이 자주 나오는 것

은 국가전략이 초당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탓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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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당파적 국가전략의 토대를 국회에서 

국가전략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공전략입니다. 국가전략은 속성상 중장기적 성격을 

띱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리더십 교체가 파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경우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가전략 수립과 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권의 이념과 이른바 '국정과제' 수준의 제

약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이 요구됩니다. 국회는 여론이 모

이고, 정파들의 일상적인 협상이 이루지는 정치 공간입니다. 통합적 국론을 형성할 수 있는 토

대입니다. 이 공간에서 국가 아젠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국가전략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가전략 수립의 기초 인프라로서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아젠다는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경쟁력의 원

천인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입니다. 둘째, 안보와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

후 대응 인구 환경 보건 등 미래 대비 연구와 정책개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기반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상당한 국방

력과 안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있고 동맹에 의존적입니

다. 외교도 정부 독점적입니다. 초당 외교는 형식적입니다. 의원 외교는 주변적 지위와 제한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유지 확대해 나가고 제

조업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국제 협상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보건･기후 대응･개발 협력에 있어서 인적 역량, 기술과 인프라 등에서 우리는 우수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 개발과 국제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에서 한국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도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해외 이주만 200만 명이 넘고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세계 각지에 730만 명의 한국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든 성공하고 있

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과학, 교육, IT 산업, 금융, 문화･예술에서 두각을 보이는 한국계 엘

리트들이 많고 정치에도 적극 진출해서 주의회와 연방의회에서 여러 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활

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브레인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전략 수립

에도 참여하고 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내 인도계의 경우 의료서비

스, IT 프로그래머, 스타트업, 금융계 등 주요 분야에서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들은 본국 인도

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의회 외교 

강화를 위해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민국 국회 해외 사무소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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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과 베이징, 다자외교 중심인 뉴욕과 제네바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전략 수립에 국회의 기여도를 높이려면 몇 가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각 부

처에 대응하는 형태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임위 중심 그리고 

보조적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으로는 국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현재 국

회에는 2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17개의 상임위원회,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 

(예결위, 윤리위) 그리고 7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현안을 위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법률안 심사 권한이 

없습니다. 실효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①부산세계박람회 유치 ②형사사법 개혁 ③정치개혁 

④연금 개혁 ⑤인구 위기 ⑥기후 위기 ⑦첨단전략산업특위

상임위원회의 개편에는 준비와 시간이 소요되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우선

적으로 국가 전략과제 연구와 기초적 논의를 담아낼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

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국회는 상설특위인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통해 내실 

있는 논의를 해나가고 행정부와 협의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

화해서 다양한 국책 연구기관과 협동 또는 독자적으로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아젠다 설정과 

운영을 긴밀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법안

과 예산 심의 권한을 주어서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권을 초월한 초당적 협의와 합의가 국가전략 수립의 핵심

적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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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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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미국 의회 현황이 주는 시사점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의회라고 평가받는 미국 의회 역시 의회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낮은 편으로 2023년 5월 24일 현재 미국 국민들의 20퍼센트만

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림. 이에 비해 대통령 경우 40퍼센트를 분기점으로 보는 경

향이 있고 바이든 경우에도 30퍼센트 후반에서 40퍼센트 초반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

로 평가받고 있음.

 출처: https://news.gallup.com/poll/1600/congress-public.aspx

○ 특히 미국 의회와 외교 안보 정책 분야에서는 rank-and-file 의원들의 존경을 받는 외교 

정책 중진 의원들(foreign policy heavyweights)이 존재해 왔음.

○ 냉전 초기 초당파적 외교 정책을 위해 트루먼 행정부와 협력했던 밴덴버그(Vanderberg),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존슨 행정부 견제를 정책 청문회를 통해 추진했던 풀브라이트

(Fulbright), 클린턴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헬름스(Helms) 상원 위원장 등이 있었

고 Dick Lugar, Sam Nunn, Joe Biden, John Warner, John McCain 등 외교 정책 

중진 의원들이 활동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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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골드가이어와 손더스(Goldgeier and Saunders 2018)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트

럼프 개인의 독단적인 외교 정책을 막지 못했던 미국 정치의 현실적 배경 중 하나로 이

들 외교 정책 중진 의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고 있음.1) 대표적인 예

로 그 동안 McCain 의원과 함께 외교 안보 분야에 주력했던 Lindsey Graham(R-SC) 

상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여 외교-국방 위원회에서 옮겨간 사례가 있음.

Ⅱ. “일하는 의원”과 정책 기업가형 의원(Congressional Policy Entrepreneur) 제안

1. 정책 기업가형 의원 개념

○ Wawro(2001)는 “정책 기업가형 의원”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미국 의회에서 평가받는 

기업가형 전문가 의원에 대한 주제들을 소개함.2) 

○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의원 경우 법안을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여론(시장)과 표결(국회)

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법률(판매)로 입법하는데 성공함. 

○ 이를 위해서는 시장 조사(동료 의원들과 유대) 및 홍보 전략(미디어 접촉을 통한 지지 

여론 조성)이 필수적임. 필요에 따라 지도부를 설득하거나 회유할 수도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미스터 쓴소리”만 존재하는 의원들의 정체성을 “미스터 이슈”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다시 말해 “미스터 북핵,” “미스터 방역,” “미스터 한일 관계” 등 의원 개인의 

정책 전문 분야 발굴 및 홍보를 통해 평판(reputation)을 쌓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함.  

2. 외교 정책 기업가형 의원(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 Carter and Scott(2009)은 특히 미국 의회와 외교 정책을 둘러싼 기업가형 의원에 관

해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함.3)

○ 다양한 국내 정책 못지않게 현재의 양극화 정치를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외 

정책 분야의 “일하는 의원”이 절실하게 요구됨.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남북 

1) James Goldgeier and Elizabeth N. Saunders. 2018. “The Unconstrained Presidency: Checks and Balances Eroded 

Long Before Trump,” Foreign Affairs 97(5): 144-156

2) Gregory Wawro. 2001. Legislative Entrepreneurship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 Ralph G. Carter and James M. Scott. 2009. Choosing To Lead: Understanding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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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둘러싼 대외 관계가 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과 유연한 전략을 위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그리

고 토론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함.

○ 아래의 외교 정책 기업가형 의원 체계를 살펴보면 이슈에 대한 인식부터 정책 입안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

인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켜 볼 수도 있을 것임.

<외교 정책 기업가형 의원 체계>

출처: Carter and Scott (2009, p. 29)



토론

31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성균중국연구소장

세계는 지금

○ 세계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있

고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블록화, 진영화, 보호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

에서 미국은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도전 국가이

자,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 

가치동맹의 강화, 우호 국가의 규합, 지역 안보의 외주화, 중국의 기술부상에 대한 사다

리 걷어차기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 국가 관료주의를 문제 

삼고 있으나, 미국도 실제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쓰고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가치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진영외교, 이념외교로 변질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나 최근 Home shoring 정책은 결국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면 

글로벌 공공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치를 확산시켜온 그간의 전통이 약화되는 것도 수용

한다.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는 이른바 ‘킨들버거 함정’을 경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한 비난게임(blame game)을 통해 자신의 정당

성을 강화하기에 앞서 세계는 근본적으로 분절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구화-반지구화- 재지구화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냉전(the New Cold War)의 한계도 여기에 있다. 과거 냉전의 질

서로 되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사실 적대적 이데올로기, 블록화

된 경제질서, 배타적 군사동맹에 기초한 구냉전이 21세기에 그대로 재연되기는 어렵다. 

중국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소비할 국가가 없고 상호의존은 무기화(weaponized)되

어 있으며, 중국외교정책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국 외교는 ‘편승’의 프레임에 빠져 일종의 적대적 공존에 빠지면서 세계평

화의 길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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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자유주

의 국제질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인류의 미래질서라는 것에 

대해 신념의 위기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오랫동안 강대국 정치, 강요된 질서에서 배태된 

계서적(階序的) 사고 속에서 ‘타자’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서방 선진국들의 글로벌 남부(Global South)

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발전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강대국 국제정치는 환경과 글로벌 불평등에 대해 어젠다를 생

산하고 발신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절박성은 약하다. 사회적 문제

(social fabric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선진국은 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에 직면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간의 노동을 오직 

생산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지구의 인구는 지금도 너무 

많다. 어떻게 노동력 이동과 혼합적 정체성(hybrid identity)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새

로운 문제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 글로벌화는 가치의 보편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탈세계화는 가치의 진영화, 이념화를 선

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대신 경제안보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경제안보

라는 말은 모순적인 개념이다. 모든 국가는 효율성과 취약성, 안전과 상호의존 속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효율성을 위해 취약성을 감수하지만, 중상

주의는 자주성을 위해 효율성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안보 전략도 중상주의적이며, 심지어 중국이 산업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

나 어느 국가도 이를 비난하거나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이슈별로 다양한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국가가 

다양한 다자주의에 두루 참여할 수 있는 확대균형(extended equilibrium)에 대한 길을 

터주어야 하며, 또 하나는 장 모네의 지적과 같이 “단순한 국가의 결합이 아니라, 시민

들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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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역할 

○ 민주주의의 본령은 참여와 숙의에 있다. 한자의 ‘選擧’도 선출(選)과 숙의(擧)라는 개념이

다. 국회는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정치는 populism 심지어 tribalism으로 나뉘어 있고 웬만한 정치적 

의제는 모두 프레임 속에 갇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다양한 

정치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정치 권력과 무관하게 국회 본연의 숙의와 

협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외교정책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정파적으로 행동해 왔고, 여야의 정책 진자(振子)의 축이 지나

치게 넓게 작동하면서 비싼 매몰비용(sunk cost)을 지불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정파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기의 영역이자 지혜의 영역이며, 차이를 섬세하게 다루는 

예술의 영역이다. 

○ 국회의 많은 역할 중에서도 의원외교, 의회 공공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

의원의 해외 출장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의원들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창의적으로 기획한 국회다움의 의원외교는 한계가 있다. 공공외교가 다

른 국가 사람들의 마음(hearts and mind)을 얻는 것이라면, 의원 공공외교는 쌍방향, 

지속가능성, 미래지향성, 체감형 사업을 통해 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 여야 의원 10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한중의원연맹이 사단법인의 형태

로 출범했다. 이것은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의지와 추진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를 계기로 기존의 한일, 한중의원연맹과 함께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의원외교의 플랫폼

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 한중의원외교의 실질적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중관계가 어렵고 보기에 따라서

는 사건이나 국면의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정부 간 대화 채널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 싸움’이라는 감정외

교(sensibility in diplomacy)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한중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다만 국

회는 정부 외교의 주요한 어젠다에 대한 해석 투쟁을 지양하고 보다 미래지향적 어젠다

를 통해 양국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양국의 국회(전국인대)의 상임

위원회와 사무처 그리고 국회내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인구문제, 스마트도시, AI 표준, 

미래산업 등 미래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통해 상호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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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가지 질문

○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역 가치사슬로 묶여 있는 동아시아의 대

미 수출이 증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반도체, 전기차 배터

리, 바이오산업 등 부분적 디커플링을 의미하는 디리스킹의 최종상황(End State)은 무

엇이고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한가? 미중간에도 협력과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초격차, 

초연결, 초일류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의 생존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소중하게 생

각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시효를 다했다고 보고 안미경미(安美

經美)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논의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재(club goods)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도 줄지 

않는(주로 수출경쟁력의 취약) 상황을 고려하면 쉬운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부상한 중

국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미관

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강화의 목표가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국을 향해 있다. 이것

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데 한미일 

협력의 범위와 방향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한중일 협력은 또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 한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상호인식이 악화되고 한중 

경제관계의 구조변화가 나타나면서 한중관계를 받치는 축도 약화되고 있다. 국가정체성

이 곧 가치이고 이익의 근저라는 점에서 가치와 국익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유

독 중국에 대해서는 가치(사실상 진영, 이념)외교를 전개한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유

럽국가 일부는 물론이고 미국도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재무부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중국정책의 지속과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이 넓은 합의

에 기반한 외교적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관계 실마리는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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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1. 대 중국 외교에서 국내적 분열 극복 및 초당적 합의 형성 과제

○ 한국의 당면한 외교안보적/경제적 주요 핵심 도전과제의 대부분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내 주요 정치세력, 즉 보수와 진보 정치세력은 중국에 대한 

전략인식, 대 중국 외교적 대응 논리 및 선호하는 대중 외교정책의 면에서 현격하게 상이

하고, 심지어 대립되는 입장/해법을 견지하고 있음.

○ 한마디로 현재 한국은 대중 외교안보 정책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향후 한국의 외교적 사활을 모색하는데 최대의 정치적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것임.

○ 첫째, 우리의 최대 안보 불안요인인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종국적으로 북한의 완전

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중국이 한국이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토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하지만 한국내 주요 진보-보수 정치세력은 북한 비핵화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대립되는 견해와 

해법을 가지고 있음

○ 둘째, 한국은 정치체제 및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중국과 안정적인 외교안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나,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중국은 한국의 대미경사/대미추수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합리적 

안보우려”를 무시하고 중국에 적대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와 지향을 저지/약화시키기 위

해 다양한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외교안보에 중대한 도전을 야

기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진보-보수 정치세력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외교적 행보, 즉, 균형외교 vs 한미동맹 

강화로 분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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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무역의존도 약 27%,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및 핵심 광물 등의 주

요 수입원인 중국에 대해 한국은 현재 절대적인 경제적 의존상태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

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제약은 우리의 선택지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안보

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국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적 제조업 공급망 확보,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핵심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처 확보 등 중국과 관련된 주요 경제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음.

○ 넷째, 보다 거시적/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의 최대의 외교안보적 도전과제는 이제 

미국에 필적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중국몽’ 등 자국 중심주의 

외교기조를 강화하는 중국에게 한국이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무시당하지 않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중국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절대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동아시아에서 정치체제/가

치/전략적 지향이 상이한 한국이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은 최대의 외교안보적 도전과제임.

※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중국에 대한 ‘포용적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최대의 

“안보적 우려”로 인식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선명한 외교안보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일본이나 

호주와 달리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외교안보적으로 각을 

세우지 못하지만, 각자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e.g.,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 후 최근 필리핀>

-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ISEA-Yosuf Ishak Institute)가 매년 실시하는 동남아 여론주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전략적으로 가장 압도적 영

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역외국가로 압도적 다수가 중국을 지목하고 있으나, 이들의 중

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는 높지 않고, 오히려 역외 강대국 중에서 중국을 경제적/외교

안보적으로 가장 큰 우려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참조)

- 인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미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인 ‘독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내의 주된 인식이나 이는 인도의 외교안보적 인식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 인도는 현재 국경분쟁 중인 중국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호주와 “쿼드”를 통한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중국의 1/5에 불과한 종합국력을 가진 인도는 자국에 대한 “전략적 봉쇄

(strategic encirclement)“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삼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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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연성균형(soft balanc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요컨대, 이미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현재 그리고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적 활로에 절

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구조적 상수이며,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대응에서 한국이 향후

에도 초당적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보/보수 정치세력 간 대중외교에

서 분열을 계속한다면, 우리 대중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고사하고,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대 중국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적 분열은 한국 외교의 ‘아킬레스건’이며, 이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초당적 대 중국 컨센서스”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밝은 한국 외교

의 미래는 요원할 수도 있음. 

○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대북/대중/대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적인 초당적 컨센서스 

형성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국력에 비해 왜소한 한국외교의 전략적 역량 강화과제

○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의 선진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신장된 국력에 비해 지역 

및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전략적 존재감, 외교적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신장된 국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략적 역량 및 존재감의 문제는 국외 연구기관

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첫째,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매년 실시하는 동남

아 10개국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세안의 주요 역외 파트너 국가 

즉, 아세안 대화상대국(ASEAN Dialogue Partners) 중에서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

적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3: Survey Report: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가 동남아 10개국의 학계, 관계, 경제계, 민간단체(NGO) 및 지역기구 등 여론 주도층

(1200~1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말 설문조사를 실시, 이듬해에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 배포하고 있음.

○ 아세안 대화상대국 (호주, 중국, EU,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중에서 규칙

기반질서 유지 및 국제법 수호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항목에 아세안 여론주도층이 한국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0.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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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일본 (8.6%), 중국 (5.3%), 그리고 뉴질랜드 (2.9%)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할 만할 제3의 파트

너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라는 질문항목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6개국 (호주, EU, 인도, 일

본, 한국, 영국) 중에서 최하위인 3.2%에 불과함.

- 이에 반해 일본은 26.6%로 EU (42.9%)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함.

- 특히 아세안 개별 국가별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동남아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29.4% 대 0.0%

- 인도네시아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36.4% 대 4.1%

- 싱가포르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25.5% 대 1.9%

- 필리핀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 39.4% 대 4.0%

○ 설문조사 결과 중 특이한 것은 베트남 엘리트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도가 0.0%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높은 경제협력 관계, 전

임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을 통한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외교적 투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아스러운 결과임.

○ 둘째, 호주의 유력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가 매년 실시하는 

아시아 국력지수 (Asia Power Index 2023),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 네

트워크 및 문화적 영향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국력에서 아시아 26개국 중 7위를 차지한데 

비해 다자차원의 외교적 역량(14위), 지역/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10위), 그리고 국

가외교 목표 달성 및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지도력(11위) 등에서 뒤처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자료 1 참조)

○ 아시아 16개국 중 14위로 파악되는 한국의 다자차원의 외교 영향력(Multilateral 

Power) 지수는 주요 다자 개발은행 투표권 (7위), 유엔 분담금 (4위), 유엔 총회 투표 

행태 (23위), 유엔 총회 투표 주도적 참여 정도 (8위), 소다자/다자 협의체 참여 정도 (외

교장관 또는 정상 수준) (13위)를 반영하고 있음.

○ 동아시아 국력지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다자 차원의 외교 영향력 약화의 원인은 

유엔 총회 투표 행태 (23위) 및 소다자/다자 협의체 참여 정도 (외교장관 또는 정상 수

준) (13위)에 기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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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엔 총회 등에서의 투표행태는 아시아 26개국 중 23위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는 인권문제 등 국제규범 등과 관련 유엔총회 및 부속기구의 결의안 투표 등에서 한국의 

소극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외교장관급 또는 정상 수준에서의 소다자/다자 협의체 참여 빈도수 또한 

아시아 26개국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이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등 지

역적 차원의 소다자 협력, 그리고 유엔 등 글로벌 차원의 다자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특히, 한국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국제협의체에 대한 참여에서 비슷한 호주, 싱

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비슷한 종합국력을 지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한국의 외교적 

관여와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 또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거나 지역/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을 보

여주는 외교적 역량(foreign policy) 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26개국 중 10위로 나타

나고 있은 바, 그 주된 원인은 지역/글로벌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10위) 및 전략적 비

전/지도력 발휘 정도 (11위)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이 지역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그동안 인･태지역 역내의 최대 안보문제 중의 하나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

립을 견지하면서 가급적 외교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견지해 왔음. 

○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 및 수출입 상품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남

중국해에 대한 주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견지해 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의 목표는 중립 및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서 외

교적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음.

○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남중국해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행위

에 대해 외교적으로 침묵함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암묵적 동조하는결과로 이어졌음.

○ 한국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아세안안보포럼(ARF), ASEAN+3, EAS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현재까지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 대한 공식적 우려를 표시하지 않

음으로써 남중국해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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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구단선(nine dash line)이 국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의 결정을 중국과 마찬가지

로 한번도 공식적 외교 무대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1)

○ 남중국해 분쟁 이슈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방관자적인 태도’는 베트남을 비롯한 남중국

해 분쟁 당사국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향후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중국해 관련 외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

명하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

여 이를 비판하는 다자주의적 입장 표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존재감이 국력에 상응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남중국해 문제와 같이 우리의 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인 원

칙에 입각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시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대응을 해 온 한국 외교의 

관행과 행태에 기인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적 시야와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 주요 이

슈들에 대한 관여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선진국 지위와 책임에 부합하는 외교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한국의 외교역량 강화 및 전략적 역할의 확대를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끝/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졸고를 참조. 최원기, 한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외교, 제 140호, pp.127-149. 2022.1, 

한국외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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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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